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명분보다는 실리?

지난 6월 11일 정부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4개 시나리오[2030년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14.7%, 19.2%, 25.7%, 31.3% 감축]를 담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UN에‘자발

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국내 합의를 도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지도 국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이

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시민사회와 경제계가 모두 반발하며, 국론 수렴이나 합의가 아닌 

분열이 야기됐다. 이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2030년 BAU대비 37% 감축’을 최종안으

로 확정했다.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여 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감축목표가 최종 결정

된 이후에도 설정목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감축목표는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여 온 모범적 역할과 미래 국가성장전략

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내외적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감축안을 마련했고,1 누적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6

위,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라는 현실을 고려해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하

고 있다.2  

그러나 경제계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과도한 목표이며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반발한다. 시민사회도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라는 오명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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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산업화를 이루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만큼,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됐던 기존의 목표보다 후퇴한 정부의 

새 감축목표는 후진적이며 개발중심적, 기업중심적 사고로 회귀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한국의 새 감축목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해외 언론은 찾기 힘들다. 각국의 INDC를 분

석하는 국제연구단체 컨소시엄(CAT Consortium)도“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inadequate) 목표”라고 지적했다.3 

2009년 한국 정부는 당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국가 전략을 국내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고, 우리나라는 국제협력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4 당시 설정했던 2020년

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BAU 대비 30% 감축이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비의무감

축국가의 설정 권고치인 BAU 대비 15~30% 중에서 가장 의욕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

는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를 마련하며 온실

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등 모범적인 정책을 실현함으로

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게 됐다.5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의(good will)가 아니었다. 야심 찬 목표설정의 배경에는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인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Growth)’이라는 국가 미래전략이 있었다. 이 모든 국가적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

았기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도 독일, 스위스 등의 경쟁국가

를 제치고 한국이 유치할 수 있었고, 중견국가로서의 긍정적인 리더십도 인정받을 수 있

었다.6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인천 송도 GCF 사무국 출범식, 2014년 9월 UN기후정상회

의 기조연설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재확인 하면서“기

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수개월 후 박근혜 정부는 뒤로 물러서는 듯한 감축목표를 설정해 국

내외를 놀라게 했다. 감축목표 추진계획을 발표했던 다음 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

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장기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 찬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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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정부가 결정한 최종안이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지키는 수준이었다 할지라도, 20여 일 

만에 시나리오에도 없던 안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치밀한 준비도 없이 국가장기전

략을 설정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을 피하려고 찾아낸 

방법이 37% 감축분 가운데 11.3%(30%에 해당)는 해외시장에서 사온 배출권으로 충당한

다’는 민망한 내용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name and shame)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감축목표는 과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국제협력 리더십 

보다는 지금의 현실적인 국익을 우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현실적인 국

가이익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

에 실현될 목표라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쌓아온 국

제적 리더십과 국제사회에서의 신의를 손상시키면서까지 결정한 정부의 감축목표가 미래

의 국익을 보장 못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여러 주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국론 분열

만 초래한다면 그 문제점들을 살피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INDC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첫째, 한국 INDC의‘후퇴금지 원칙’ 위반 문제, 둘째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IMM)의 활용 문제,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미래전략과 연계 문제다. 

신기후체제와 자발적 기여방안

 

세계 각국은 올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앞

서‘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하고, 현재 국제협력체제보다 더 실효성 있게 기후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신기후체제(New Climate System)를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의 교

토협력체제와는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 결의되고 2005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의무국가와 비감축의무국가를 구분하

고 있다. 즉, 현 교토체제(Kyoto System)에서는 선진국들만이 과거 산업화 시기의 배출 

책임에 대한 하향식(top-down) 감축의무를 지고 있다.8 이 체제에서 과거 다배출국가들

에겐 감축의무가 있지만 현재의 다배출국가인 중국, 인디아와 같은 개도국들은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거기에 미국과 같은 일부 주요선진국들이 교토체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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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커졌다. 

교토체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 COP15에서

있었지만 미숙한 준비와 협의 부족으로 한 차례 실패를 거둔 바 있다. 이어 2011년 더반 

COP17에서는‘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이 채택돼 신기후체제의 청사진을 마련할 실무그룹(Ad Hoc Working Group)이 구성됐고 

협상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9 2013년 바르샤바 COP19에서는‘모든 당사국

에 적용되는 법적 수단 혹은 강제력 있는 결과물(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applicable to all Parties)’을 갖춘 신기후체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

하기로 결정했다.10 2014년 리마 COP20에서 채택한‘기후행동에 관한 결정문(Lima Call 

for Climate Change)’도 이를 재확인했다.11 

COP19에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당사국들의 INDC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책임 규정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감축목표 설정이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사국들의 노력을 담은 INDC의 총합이‘2℃ 목표(2℃ Goal)’12 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면 신기후체제의 건설을 위한 국제협상은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경

우 지도력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 나라 주도로 전체 당사국들에게 하향식 성격의 의무 요소

가 할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정부는 한국의 INDC를 결정하기 위한 국내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Post-2020 온실가

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2015.6)에서 새로 산정한 BAU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준에 따른 4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최종적으로는 이 중 제3안을 수정, 감축목표

로 확정하고 그에 수반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우리의 INDC를 UN에 제출했다. 재산정

된 2030년 BAU, 그에 기초한 4개의 계획안(시나리오), 그리고 확정된 감축목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전망치 재산정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기준연도의 실질배출량에 대비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이 여전히 증가추세인 개도국

에게 BAU 산정은 감축목표 설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3 경제성장

률, 유가, 인구변동,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 예측을 토대로 재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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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20 2025 2030 연평균 증가율 (%)

Post-2020 BAU
('13~'30)

713.6 782.5 809.7 850.6 1.3

2009년 BAU
('05~'20)

709.0 776.1 - - 1.8

표 1. 2009년의 BAU 산정결과와 비교 (단위: MtCO2e)

그림 1. 2030년 BAU 대비 4개 감축 시나리오 비교

출처:  정부 관계부처 합동,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2015.6)

출처:  정부 관계부처 합동,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2015.6)

한국의 BAU는 2020년 782.5 MtCO2e, 2030년 850.6 MtCO2e로 전망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86.9%, 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 

등 비에너지 부문에서 13.1%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된다. 경제계는 올해 1월부

터 발효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BAU 재산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이

를 약속했던 바 있다.‘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 설정 당시 기준이 됐던

BAU와 비교해보면, 이번 재산정으로 2020년 BAU는 6.4 MTCO2e 늘어났다.

4개 감축 목표안 및 최종안

정부가 6월 11일 BAU의 재산정과 함께 발표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을 위한 4가지 감축안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시나리오, 그리고 최종

확정된 INDC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6 확정된 감축 목표엔 BAU 재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 수준 등이 종합 반영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14 배출전망

치 재산정 및 감축 시나리오는 2014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기

초로 전망기간(2013~2030) 중 연평균 ①GDP 3.08% 성장,15 ②인구 0.23% 증가 및 ③

가구수 1.04% 증가,16 ④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28% 상승17 ⑤철강, 석유화학 등 에

너지 다소비업종의 완만한 성장 및 조립 금속업(기계, 자동차, 조선, 통신기기, 반도체 등)

의 성장 주도와 같은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다.18  

4개 감축안은 2030년 BAU를 기준으로 14.7~31.3%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

이었고, 이를 2012년 실제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교하면 5.5~15.0% 감소되는 

것을 의미했다. 가장 의욕적인 2030년 BAU 대비 31.3% 감축안(제4안)을 선택하더라

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해왔고, 녹색성장 전략의 기초가 됐던‘2020년 

(1) 제1안: 2030년 BAU 대비 14.7% 감축 

 - 감축 후 배출량 726 MtCO2e (2012년 배출량 대비 5.5% 증가)

 -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

(2) 제2안: 2030년 BAU 대비 19.2% 감축 

 - 감축 후 배출량 688 MtCO2e (2012년 배출량과 동일)

 -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

(3) 제3안: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 

 - 감축 후 배출량 632 MtCO2e (2012년 배출량 대비 8.1% 감소)

 -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

(4) 제4안: 2030년 BAU 대비 31.3% 감축 

 - 감축 후 배출량 585 MtCO2e (2012년 배출량 대비 15.0% 감소)

 -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

(5) 최종안: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 감축 후 배출량 536 MtCO2e (2012년 배출량 대비 22.1% 감소)

 - 계획안의 4개 시나리오 중, 제3안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에 국제탄 

  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11.3% 추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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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 대비 30% 감축안’보다 감축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외적 비난에 직면

했던 정부는“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CO2)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세계 16

위, 1인당 탄소배출량 OECD 국가들 중 6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GCF 사무

국 유치 등 그 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

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

한다”는 설명과 함께,19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한국 INDC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확정했다. 

확정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문제점

한국은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 INDC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법인 <저탄소녹

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해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

조와 제26조에 근거해 2014년 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2014.1)에 의하면 2020년의 국가 목표배출량은 543.0 MtCO2e다. 이는 2009년 코펜하

겐 COP15에서 밝힌, 2020년의 BAU 목표 776.1 MtCO2e의 30%를 감축한 수치다. 그리

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도별 이행계획이 수립돼 있다. 

INDC (2015.6)

‘201) ‘25   ‘30

782.5 809.7 850.6

- -
535.9

(632.0)2)

- -
37.0

(25.7)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20 (2014.1)

연 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배출
전망치
(BAU)

- - 694.5 709.0 720.8 733.4 747.1 761.4 776.1

목표
배출량

- - 659.1 637.8 621.2 614.3 604.4 585.4 543.0

국가
감축률 (%)

1.6 3.3 5.1 10.0 13.8 16.2 19.1 23.1 30.0

표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2014~2030 (단위: MtCO2e)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4.1)과<우리나라 국가기

 여(INDC) 문서>(2015.6)

1) 2015년 6월 배출전망치 재정산을 통해, 감축 로드맵(2014.1)의 2020년 BAU보다 6.4 MtCO2e 증가

2) ( ) 안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중, 국내에서 달성해야 하는 감축분(25.7%)에 따른 목표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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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은 의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

고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어 왔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 분야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녹색외교를 펼칠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어젠다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미래전

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됐다. 우리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탄소집약적 제조업 중심 경

제구조가 이제는 국가경제 전반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부가가치가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공적 투자와 기

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마련한다는 미래전략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 미래전략의 일환으로써 바람직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이어져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미래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연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

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INDC가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 다음과 같

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1)‘후퇴금지 원칙’ 위반 문제 

정부는 확정된 2030년의 감축목표가 2020년 목표보다 높으므로‘후퇴금지의 원칙’을 위

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20 일부 언론과 산업계는“현 교토체제하에서 우리 같은 비의무

감축국가는 이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예외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COP20

의 합의서인‘기후행동에 관한 결정문’ 10조는 모든 당사국들이 현재 진행중인 계획보다 

진전된 안을 제안할 것, 즉‘후퇴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21 

 

확정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감축목표에 따르면 2030년 감축 후 배출량은 

535.9 MtCO2e다. 이는 2012년 실질배출량 대비 22.1% 감축하는 것이어서 먼저 발표됐

던 계획안보다 의욕적이고‘후퇴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INDC로 보일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4개 시나리오 중 3안인‘국내에서 2030년 BAU 대비 25.7%를 감축한다’는 내용

에‘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나머지 11.3%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덧붙인 것

이다. 따라서 실제 국내 목표배출량은 25.7%에 해당하는 632.0 MtCO2e다. 이 배출량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해왔던 2020년의 국내 목표배출량 543.0 MtCO2e 보

다 오히려 89 MtCO2e가 늘어난 것이다. 비록 국제시장의 구입분으로 나머지 96.1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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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e(11.3% 감축분)를 보충한다 해도, 감축 의지에 있어서는‘과거 감축목표보다 더욱 

의욕적이어야 한다’는 후퇴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앞선 5개 연도(2015~2020)의 목표보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목표 감축량은

94.8 MtCO2e다. 그러나 새 INDC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의 목표 

감축량은 7.1 MtCO2e에 불과하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감축목표가 그에 앞

선 5년간의 목표나 추진계획보다 진취적이지 않으므로‘후퇴금지의 원칙’ 준수 여부가 논

란이 될 수 있다.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INDC는 2020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지만 기존 2020

년까지의 감축목표 및 추진계획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2020년의 BAU가 재

산정됐고, 2030년의 목표가 설정된 이상 기존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

축 이행계획들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202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2030년까지 연장

할 경우 기존 이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의 이행계획에 새

로 발표된 2030년 목표가 더해져, 새 이행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미 설정된 2020년

까지의 감축 목표가 낮춰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될 경

우 우리나라 INDC가‘후퇴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

이 있다. 

(2)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문제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더 큰 문제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중 1/3에 달하

는 감축분(11.3%)은‘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한다는 부분이다. 정부 설

명대로 신기후변화체제의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한창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

는 아직 실체가 없어 비용과 효과를 산출할 수 없는 시장기구나 방법을 통해 어떻게 국

가 미래전략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UN기후변화협약 산하의 국

제회의들을 통해서 통용됐던‘NMM(New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22이 아닌    

 ‘IMM(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국제탄소시장 메

커니즘을 활용한 목표설정을 위해 사전 논의와 연구가 부실했다는 의심도 하게 된다.  

INDC에 국제시장에서의 배출권 매입이 주요 감축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관련, 정부

는“NMM은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 중 하나이며 INDC를 제출한 스위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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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도 이를 활용해 추가 감축 잠재량을 확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3 실제로 정부가 

사례로 든 3개 국가들은 각각의 INDC에 국제시장의 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국가 INDC에서의 국제탄소시장 활용 관련 내용은 우리 것과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온실가스를 우리의 7% 정도 배출하지만(2012년, 51.4 MtCO2e)‘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담아 INDC를 첫 번째로 제출한 

나라이다. 탄소다배출국가가 아닌 스위스의 2030년 목표감축량은 26.7 MtCO2e로 우리

(314.7 MtCO2e)의 8%에 불과하며,‘주로 국내적으로 INDC를 실현할 것’이라고 명시하

고 있다.24 탄소다배출국가인 우리가 국내에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니 해외시장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내용이다. 

캐나다의 경우 2005~2013년 경제가 12.9% 성장했지만 탄소배출은 3.1% 감소하는, 소

위‘성장과 환경파괴의 비동조화(decoupling)’를 이룬 국가로,‘2030년까지 2005년 배출

량의 30% 감축’이란 내용의 INDC를 제출했다. 캐나다의 INDC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해

외 탄소시장을 활용하겠다고는 밝히지만 이는 통합된 북아메리카 시장, 즉 미국과 직접 연

결된 에너지 시장 같은 특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25  

우리와 같은 개도국인 멕시코의 INDC는 2030년 BAU 대비 25%를 감축하되 NMM이나 

여타 재정적 지원 같은 여건에 따라 목표가 4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26 이는 2030년 BAU 1,110 MtCO2e 중 277.5 MtCO2e는 국내적 노력을 통해 감축

하며, 상황에 따라 해외시장메커니즘 등을 통해 166.5 MtCO2e 정도를 더 줄이도록 노력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7 NMM 등 변수가 없을 경우 멕시코의 2020년 감축목표는 BAU 

906 MtCO2e 대비 30%로 목표배출량은 634.2 MtCO2e다. 감축목표가 25%인 2030년의 

목표배출량은 832.5 MtCO2e로 10년간 목표 감축량은 198.3 MtCO2e다. NMM를 활용하

면서도 같은 10년간 목표감축량이 7.1 MtCO2e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28배에 달한다. 한

국 정부가 NMM을 활용한 INDC를 제출한 사례로 같은 개도국인 멕시코를 제시한다 해도 

내용에는 차이가 크다. 더구나 멕시코는 NMM의 활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INDC에 명확

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공식 제출한 INDC에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 중 

1/3에 달하는 11.3%를 해외시장에서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미리 의식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협력28 등을 비롯하여, NMM을 통해 감축목표의 1/3을 달성하겠다

는 내용이 목표달성에‘보완적(supplementary)’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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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0의 합의문 부속서(Lima Accord, Appendix: FCCC/CP/2014/10/Add.1)에‘시

장메커니즘 활용은 국내적 노력을 보완하는 것(The use of market mechanisms shall 

be supplementary to domestic action)’이라고 명시돼 있다.29 또한 본격적으로 신기후

체제의 NMM을 논의하기 시작했던 2010년 COP16의 합의문(The Cancun Agree-

ments: FCCC/CP/2010/7/Add.1)에서 NMM은 개별 국가의 감축 의무가 아닌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0 NMM은 현행 교토체제에서처럼 개별 국가

의 감축의무를 위해 활용되기 보다는 전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총량 감축을 위한 시

장메커니즘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NMM은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미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완장치이니만큼 우리의 국익

과 감축목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게 논의를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충분한

의지를 갖고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일 때 가능한 일이다. CO2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3을 NMM을 활용해 달성하겠다는 INDC 이행계획이 국제사회에 

주는 신호는‘앞으로 신기후체제 논의과정에서 모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포기한다’는 것

에 가깝다. 따라서 NMM의 성격과 활용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 가능성

도 적어지고, 정부의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국가경쟁력을 위한 미래전략과의 연계 문제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는 온

실가스 감축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이 담겨 있다. 이는 국가배출량, 1인당 배출

량, GDP 단위당 배출량 등을 감안할 때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선진적으로 시급히 개선

함으로써 미래 국가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육성하려는 장기 국가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수

입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체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녹색산업에

서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국가 미래전략의 기초에는 미래지향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있

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곧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

축 및 이행을 위한 실천전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믹스형 장기 전략, 국가 R&D 

추진 전략,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 등 중장기 정책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감축 목표가 설정됨으로써 국가 미래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목표배출량(632 MtCO2e)이 2020년(543 MtCO2e)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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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늘어나게 만든 목표는 산업계와 국가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는 지금까지의 미래전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 감축이행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BAU 대비 18.5%였던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2030년에는 12% 수

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한 것이다. 수송(34.4%), 건물(26.9%), 공공부문(25.0%) 등에 

비해 결코 높지 않았던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더 낮아짐에 따라 기업 및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녹색기술 투자, 신재생에너지 사용 같은 감축 방안을 추진하는 동력을 잃

게 됐다. 이미 산업계는 재산정된 BAU와 감축목표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하거나 

추가할당 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문 감축률이 이완된 것은 과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확고한 감축 의지를 표명해 산업계 등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하겠다’31고 밝힌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음을 드러낸 것이다. 과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이행 방안을 확

정하는 데 5년 정도가 소요됐다. 그런데도 이번엔 목표 설정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부

문별 감축률이 불과 며칠 만에 산업부문에 국한해 확정됐다. 이는 국가 전체가 아닌 산업

계만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전가해 이윤을 키워왔던 산업계가 또다시 책임의 일

부를 다른 부문으로 전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더구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구

입한다는 목표달성계획에 있어서 그 구입비용을 어떤 경제주체가 부담하게 될지 전혀 논

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이 비용 부담 문제는 국내 경제주체들 간에 갈등을 반드시 초래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기존의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의 경우, 2020년 실질GDP가 0.50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32 2030년의 

감축목표 결정을 앞두고 동일한 모형으로 분석한 경제파급효과를 보면 가장 의욕적이었던 

31.3% 감축(제4안)의 경우 실질 GDP 0.73% 감소로 예측됐다. 확정된 37% 감축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모델링 해 계산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내 감축분 25.3%는 

시나리오 3안과 같으므로 그 경우 실질 GDP가 0.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이 2030년 GDP의 19%나 될 것이란 예측을 고려할 때33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15년 후 1%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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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감소’ 정도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장 많

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산업부문에 배출량을 보장하고, 기존 계획보다 줄어든 산업 부문

의 감축분은 국가경제 전체로 전가하게 된다는 점을 국민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게 더 

문제일 것이다.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후퇴하고 산업부문의 감축률도 완화되면 우리 산업과 기업

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완화 요구는 

가격경쟁력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나온다. 이는 미래지향적이기보다 현재의 경쟁

력 보전에 치중하며, 환경투자가 성장의 부담이 되던 과거 경험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러

나 정부와 산업계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이미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토체제 아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EU

에서는 1990년 이후 22년간 GDP가 45%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9% 감소했

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1/4이 줄었다(12→9 tCO2e/capita).34 경제성장과 환경파괴

가 전통적인 상쇄(offsetting)관계에서 벗어나 녹색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증명된 것이다. 

탈동조화 요인을 분석한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의 보고서

는 2008~2012년 사이 유럽 전반의 경기침체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의 EU 정부들의 정책적 요인이 탈동조화에 더욱 크게 영향을 줬다고 결론짓고 

있다.35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국가의 미래를 변화시킨 것이다.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는 비

용이 아닌 투자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계가 저탄소화로 전환하

표 3.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4.1)과 <우리나라 국가

 기여(INDC) 문서>(2015.6)

※ KEI의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으로 분석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20 (2014.1)

2015 2020

온실가스감축률

(BAU 대비, %)
10.0 30.0

GDP 감소율

(전망치 대비, %)
0.096 0.502

Post-2020 장기 감축목표

(계획, 2015.6)

2030

I II III IV

14.7 19.2 25.7 31.3

0.22 0.33 0.54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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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따르는 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부담으로만 여긴다면 녹색화가 한창인 선

진국형 산업패러다임에서 소외될 것이다. 현재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

한 준비가 현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혁신은 현실에 안주해서 얻어질 수 

없으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된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불안을 줄이면서 이

러한 가능성을 결집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국가 미래전략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같이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국가 자원이 직

간접으로 동원되는 국가 미래전략의 보다 큰 의미는 국가 미래상을 모든 국민들과 경제주

체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 미래전략을 결정할 때는 다른 정책보다 더 국

가적 논의가 필요하고 최종안을 결정하기 이전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합의를 수

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15년간 추진되고 이후에도 오래 영향을 미칠 국가 미래전

략을 민관합동검토반(2015년 6월 11일), 공청회(2015년 6월 12일), 국회토론회(2015년 

6월 18일)라는 불과 3차례의 의견 수렴만 거치고,36 또 본래 계획안에도 없던 내용을 최종

안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충분한 국가적 논의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 최종 결정됐지만, 경제계나 시민단체 모두 이를 국가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원

인 중 하나일 수 있다. 

확정된 INDC에 담긴 새 감축목표에 따르면 1년 6개월 전에 발표했던 <국가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 미래전략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전면 수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국정운영이라 할 수 없다. 

긴 호흡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 미래전략이 5년 단임 정부 내에서조차 일관성을 갖지 못한

다면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책 시그널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후임 정부에

게 물려줄 정책적 유산(legacy)을 마련하기에도 한계가 있게 된다. 

물론 국가전략은 수정될 수도 있다. 미래 전망에 주요 변화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2030년 감축목표 설정의 기초가 된 대부분 경제 전망치들이 앞서 발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할 당시의 기초자료들과 크게 차이

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략적 목표가 매우 달라졌다면 목표를 설정한 논리와 기초 데

이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작년에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신

기술이 도입되고 배출권거래제 등 신규정책이 시행되므로 감축 이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37했음에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

축목표를 낮추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여부는 차치해도 국



15

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예측을 제대로 하고 장기 효과를 고려해 전략적이

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맺는 말: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실익을 보장하는가?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에서 중견국가(Middle Power)의 입지를 

다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분야에 절대적인 리더십이나 구속력(binding 

rules)이 없고 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표명하는 

국가군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의국가(like-minded states)들을 결집할 수 있었

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국제협력에서 성과는 외교적 수사(rhetoric)만으로 얻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범지구적 위협을 고려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국 경제

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실행한 국가전략 및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정책적 성과들이 국내외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NDC의 형태로 국제사회에 공개되기 이전에 우리의 미래경쟁력을 

기획하는 국가 미래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전략이기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는 정책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제조업들의 미래경쟁력 도모를 위한 노력을 국가적으로 결집하는 국가전

략으로서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지난 5년여의 시간을 거쳐 마련된 국가전략과 이

행계획들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퇴행적 국가전략

으로 대체됐다.“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 역설했던 정부였지만 결국 이는 화려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오랜 논의 끝에 탄생을 앞두고 있는 신기후체제는 아직 그 구속력도 없고 국가 책임 같은 

세부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다. 새로운 국제레짐의 형성과정에서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가

가 되어 국익을 실현하려면 외교적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모범국가가 

돼도 리더십을 갖기 어려운데 비난을 받는 나라가 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지

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과 지지를 받았던 국가였다면 비난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만약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INDC를 확정하면서 국제협력이라는 명분보

다는 국가경쟁력이라는 실리를 택했다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국민들에게 명

확하게 말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발표 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계와 시민사

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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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설정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가 미래전략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노력은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으로 정부는 국가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INDC 제출로 국제적 책임을 다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듯하다. 대한민국이 국제

적 의제설정자(agenda setter)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진취적인 국가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만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반으

로 하는‘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이에 수반하는 정책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의제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 국가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녹색

기후기금이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같은 국제

적 자산을 한국에 유치하고 설립할 수 있었다. 녹색외교(Green Diplomacy)로 일컬어지

는 한국의 기후변화 국제협력은 중견국가 외교력의 전형으로 자리잡아 가던 중이었다. 그

러나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금까지

의 국가적 성과에 역행하고 있다.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속에 숨겨진 국내감축 

25.7%, 해외구매 11.3%라는 전략은 국내에서만 발표됐을 뿐 UNFCCC에 제출한 INDC

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가 초래할 국제적 비난에 대해 정부도 인지

하고 있다. 주무 책임자인 환경부 장관 역시“2030년 감축목표는 국내에 논란을 일으켰음

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라고 말했다.38 논란을 일으키고 반응도 엇갈리

는 국가 미래전략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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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In meeting their commitments / contributions / actions, Parties may make use of 

market mechanisms and actions in the land-use sector in accordance with X. 23.1 The use 

of market mechanisms is to: (a) Mobilize the widest range of potential investments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b) Create incentives for early action; (c) Incentivize an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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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ding the private secto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d) Ensure 

”



19

30.

31.

32.

33.

34.

35.

36.

37.

38.

consistency with individual commitments / contributions; (e)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n transparent accounting as contained in section J (Transparency of action and 

support), in particular to avoid double counting. 23.2 The use of market mechanisms shall 

be supplementary to domestic action.” United Nations. Lima Accord, Appendix: FCCC/

CP/2014/10/Add.1. (2015.2.2).

 “80.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Decides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at the seven-

te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one or more market-based mechanisms 

to enhance the cost-effectiveness of, and to promote, mitigation actions, taking into ac-

count the following: (a) Ensuring voluntary participation of Parties, supported by the pro-

motion of fair and equitable access for all Parties; (b) Complementing other means of sup-

port for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by developing country Parties; (c) Stim-

ulating mitigation across broad segments of the economy; (d) Safeguarding environmental 

integrity; (e) Ensuring a net decrease and/or avoidance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

sions; (f) Assisting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meet part of their mitigation targets, while 

ensuring that the use of such a mechanism or mechanisms is supplemental to domestic 

mitigation efforts; (g) Ensuring good governance and robust market functioning and r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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